
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응방안

 배 경

❍ 중국의 폐지, 폐플라스틱 등 4개유형 고체폐기물 수입금지(’18.1월)로

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주 수입원이었던 폐지 가격하락(120원→60원/kg)

에 따른 재활용업체 경영수지 악화

❍ 고형연료(SRF) 및 물질재활용(MR) 업체의 상반기 EPR분담금 할당량

소진으로 수익성 악화

❍ SRF 제조업체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품질관리강화에 따른 영업정지

등으로 수요처 사용축소

 그간 추진사항

❍ 폐비닐류 수거·처리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(3.22~3.27) 및 관련업계․

자치구 등과의 간담회(3.28~30) 개최

- 재활용업체 정상수거처리 행정지도,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 및 교체 요청 등

❍ 서울시 실태조사 및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, 대응방안 언론 배포(3.30)

- ‘비닐류·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요령’ 마련 · 자치구 통해 관리사무소 전파

- 수거실태 모니터링 및 정상배출 조치,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, 비닐봉투

사용억제 홍보 강화 등

❍ 폐비닐 적체여부 및 분리배출 안내문 게첨 등 현장점검(4.2~3)

- 기후환경본부 전직원, 5급 팀장급 25명 자치구 지정방문 실태파악 및 행정지도

❍ 자치구 청소과장 긴급회의 개최(4.3)

- 폐비닐 등 수거거부로 적체시 자치구에서 우선처리,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

수거조건 등 협의

❍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·운반업체 간담회 개최(4.4)

- 미 수거 사례 방지 및 적치물량 조치 협조



 조치계획

① 폐비닐 수거중단에 따른 조치

❍ 폐비닐류 수거중단 모니터링 강화

- 25개 자치구 전 공동주택 대상 수거·적치 현황 파악(4.2~상황 종료시)

❍ 적치 폐비닐 자치구 대행업체 등을 통해 즉시 처리

- 시·자치구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

❍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처리 방안 검토

- 자치구·관리사무소·입주자 대표·수거업체 간 합리적 수거방안 등 협의

②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

❍ 폐비닐류 재활용 의무율 상향 :’17년(65.3%)→ ’18년(70%)→ ’19년(75%)

-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업·대형종합소매업, 연간 3억이상 수입업자

❍ 폐지 등 폐자원 해외수입 제한조치(폐지가격 ’17년 130원→’18년 90원/kg)

❍ 물질재활용(MR) 제품의 공공부문 사용의무화 등 판로 확대

❍ 검정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생산․유통 등 제한

③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홍보 강화

❍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 시․구, 시민단체 합동점검

- 편의점, 약국, 기타 도소매업 (사업장 면적 33㎡ 초과)

❍ 비닐봉투 다량사용처 사용억제 및 자체 협조 요청

- 대형유통센터, 백화점, 제과점, 재래시장, 편의점, 약국, 물류센터,

중․대형서점, 화훼유통업계, 외식업중앙회, 제과협회 등

❍ 언론사 협업, 지하철, 전광판 등 공익매체 활용 비닐봉투 줄이기 홍보 강화

- 언론사 협업 비닐봉투 사용줄이기 기획보도, 홍보물 광고 등 추진


